정부, 부동산 세제 합리화 검토…'최후의 수단'
🤖 AI 생성 기사
📅 생성일: 2025년 10월 16일
🤖 모델: gemma3:12b
⏱️ 생성 시간: 27.64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요약
이재명 정부가 서울 주택 시장 과열 현상 확산을 막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 및 대출 규제 강화 등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규제 강화에도 효과가 미미할 경우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세제 개편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 본문
이재명 정부가 서울 주택 시장의 과열 현상 확산을 막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 및 대출 규제 강화 등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5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 주택 대출 규제 강화 등 수요 억제책을 내놓으며 주택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규제 강화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려울 경우,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세제 개편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 TF 운영 및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 발표는 정부가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추가적인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세제 합리화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납세자의 부담 능력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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